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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재협조요청]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 촉구 1인시위 

날 짜 2020. 8. 30(일) (총 3쪽) 

 
  

취 재 협 조 요 청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 촉구 1인시위> 

서욱 후보자는 국방장관 적임자가 아니다! 

국방개혁과 문민화 역행하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문민국방장관 임명하라! 

일시 : 2020년 8월 31일(월)~9월 4일(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욱 현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서욱 후보자가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 등의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서욱 후보자 지명은 국방개혁과 문민화에 

역행하는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http://www.peaceone.org
http://www.peaceone.org
https://twitter.com/spark946
https://www.facebook.com/peaceonekorea
http://www.spark946.org/renew/1_about/7_join.html


-​ 무엇보다 서욱 후보자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가 아닙니다. 장성감축, 

방만한 군/부대 구조 축소, 3군 합동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국방개혁의 과제들이 육군의 반발로 개혁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방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인 육군의 최고 수장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을 개혁에 걸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얽매여있지 않은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제시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기반 조성”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민국방장관의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

 

-​ 또한 청와대는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의 측면에서도 서욱 

후보자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본디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문제로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해야 마땅하며, 이미 우리 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욱 후보자는 "현재는 조건에 전제한 전작권 전환이니까 조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전히 ‘조건의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조건’에 매달리는 이상 전작권 환수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조건과 능력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 전작권 환수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국방장관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이에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방개혁과 문민화에 역행하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의 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 촉구 1인시위> 

 



일시 : 2020년 8월 31일~9월 4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주요 요구 

-​ 서욱 후보자는 국방장관 적임자가 아니다! 

-​ 국방개혁과 문민화 역행하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문민국방장관 임명하라!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끝)  

 


